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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평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TP 원장 후보자, 

충북도는 법 위반 의혹 먼저 해소해야

내일(4월 23일)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제
기됐던 사전 내정설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겸직 논란이 불거졌
다. 충북도는 제기된 도덕적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한다. 이는 충북도 인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특정 기업과
의 자문 계약을 통해 수년간 수익을 올린 것이 사규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선 중대한 문제이다.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인
사를 강행하면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충북테크노파크가 감수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후보자가 당시 언론인으로서 직무윤리와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언
론은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공공성을 수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 후보자가 
당시 자문 계약을 맺은 기업과 언론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는 않았는지 언론의 공정
성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는 후보자가 그 직위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사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는 이미 사전 내정설이 파
다했고, 충북테크노파크 수장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는 충북도 행정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이번 
논란을 상식적으로 바로잡아 충북도 인사행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 


